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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아시아인권문화연대의 NGO의견서
NGO SUBMISSION BY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SOLIDARITY FOR ASIAN HUMAN RIGHTS AND CULTURE IN RESPONSE TO THE CALL FOR INPUT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URSUAN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7/24 “EDUCATION AS A TOOL TO PREVEN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ECOSOC 특별협의지위 NGO입니다. 본 단체는 소송,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다양성과 인권을 위한 옹호 및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배경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이주민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87만 명이며, 미등록 이주민 수는 약 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footnoteRef:1] 이주 배경을 가진 학령기 아동(이하 '이주 아동') 인구 또한 급증했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 배경 학생(이하 '이주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footnoteRef:2] 이는 지난 5년간 2.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1:  Ministry of Justice, Monthly Statistics in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in Korean), Apr 2026,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780641193356100.]  [2:  The Yonhap News, “High school students with migrant background now more than 30,000 for the first time… 2.7 increase in the last 5 years” (in Korean), 10 Jun 2026,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610071800371.] 

그러나 이주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정책은 여전히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에는 인종차별 반대 및 편견 예방 교육을 위한 독립적이고 의무적인 체계가 부족합니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은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교육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주로 이주 배경 학생을 지원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한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모 고교 야구부원들이 상대 학교와 해당 학교의 연고 지역을 비하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적 또는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으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비하성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명확한 규범과 교육적 대책이 부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19년 최종 견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 오해, 잘못된 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난민과 지역사회 간의 이해와 관용을 증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사회와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이주 아동의 취학 권리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footnoteRef:3] [3: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wentieth to twenty-secon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KOR/CO/20-22.] 

이하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상황 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이주배경아동의 교육접근권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아동도 공립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일반적인 취학 및 전학 절차를 대신하여 아동이 거주하는 학구 내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및 학칙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입학, 전학, 재입학이 허용됩니다. 또한 교육부는 외국인등록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나 거주사실확인서 등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학 및 학적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2년 1월, 법무부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학업 목적의 체류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시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상응하는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정책 만료 직전인 2025년 3월 말, 법무부는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대책'을 다시 발표하였으며, 이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조치에 따라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하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외국 국적 아동이 '다문화학생'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에는 해당 조항이 추가로 개정되어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주배경아동의 교육접근성에 대한 구조적 장벽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 
앞서 기술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체계는 여전히 모든 이주 아동에게 의무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균등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의 공백은 이주 아동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고, 통합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 부여(합법화) 정책은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부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 재학 여부,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이 이민 정책과 행정적 재량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아동의 연령을 파악하여 학교를 배정하고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일반적인 시스템과 다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이주 아동은 동법에 따른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보호자가 자녀에게 취학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아동이 입학 시도조차 못 하거나 뒤늦게 입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며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인 김포시는 2024년 관내의 모든 외국 국적 대상 아동에게 취학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전역으로 복제 및 확대 적용되었습니다.[footnoteRef:4] [4:   “No borders on the road to school… equal education enabled by enrolment notices for foreigner children, started by Gimpo City” (in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ttps://www.korean-culture.org/koreanet/view.do?seq=1054031.] 

셋째, 이주 아동이 겪는 구조적 배제는 영유아 단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NHRCK)는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footnoteRef:5] 그러나 교육부의 '2026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난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만 지원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외국 국적 아동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체제 하에서 유치원 학비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NHRCK, Decision of 22JinJeong0091400, 12 Apr 2023.]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아동에게 최소 1년의 무상 공교육(유아 교육) 및 무상 중등 교육 제공을 의무화하는 '아동권리협약(CRC) 선택의정서'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영유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아동을 범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균등 및 차별 금지 원칙과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4. 인종차별 및 차별 대응에 있어 현행 교육 정책의 한계
관계 부처 합동 정책 성명인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이하 2023-2027 지원방안)에서 정부는 “교육 현장의 차별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우수 인재 양성”, “이주배경 학생 밀집 학교·지역의 여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2027 지원방안'의 발표는 이주 아동을 위한 최초의 부처 합동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교육적 불평등을 주로 한국어 숙달 및 교육 적응의 문제로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적 고정관념, 혐오 표현, 또래나 교직원에 의한 차별적 행위를 다루거나, 증가하는 다양성에 적응해야 하는 다수자 인구의 책무를 겨냥한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별 방지(해소)”라는 문구는 오직 “한국어 교육 강화”의 맥락에서만 사용될 뿐입니다. 또한 “인재 양성”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을 경험하여 권리 기반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인 “이주배경 학생 밀집 학교·지역의 여건 개선” 역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주배경 학생 밀집 지역의 통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교사와 전문가들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숙달도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의 부족을 지적해 왔습니다.[footnoteRef:6] 본 정책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지역 교육 센터를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학교 현장 내에서의 숙달도별 맞춤형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6:  Kang, So-Yeong,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ies for immigrant background students (in Korean), Journal of Cheon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102, 37-73. ] 

2025년 관계 부처 합동 보고서로 발표된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이하 2025 지원방안)은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합니다. 현재 초등 교육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중등 교육, 유아 교육 및 이주민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이주배경 학생 밀집(30% 이상으로 정의) 학교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위해 이주배경 학생들을 여러 학교에 보다 균등하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주 아동 밀집 학교에 더 많은 교사와 자원을 배치하는 계획도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제안된 분산 배치는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와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산 배치”는 '저밀도 학교'와 '고밀도 학교'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만 제안되므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 지원방안'은 또한 “이주배경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와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어 강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 방안[footnoteRef:7]이나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주 인구의 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7:  Many Korean language teachers in Korea are non-regular teachers and often required to work below 15 hours a week in order to be excluded from many statutory entitlements for regular workers. ] 


5. 인종차별 대응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리더 교육 노력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to Educate Local Community Leader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Foster Diversity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비단 학교라는 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은 이주 아동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배우며,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향한 증오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여론과 사회적 기류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풀뿌리 시민사회를 표적으로 한 교육적 개입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가장 작은 동네 행정 단위인 '통·반'의 장들은 중요한 공동체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여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민원을 시 당국에 전달하는 직접적인 채널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주민 회의를 주관함으로써, 풀뿌리 수준에서 이주민과 일반 주민 간의 소통을 직접 촉진합니다. 아울러 이웃 간의 중요한 소통 경로로서 지역 여론과 주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인종차별 극복과 차별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변 동네와 지역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커다란 곱절의 효과(승수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주민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안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효과와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기 월례 회의에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결합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교육을 위해 참여자들을 따로 소집하는 대신,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반장단의 공식 월례 회의 전후 시간으로 인종차별 예방 및 다문화 인식 개선 세션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안산시는 관내 모든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표적 집단에 속한 모든 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주민 주민과 비이주민 주민 간의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하는 일상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문화 간 이해와 차별 금지의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사후 평가에 따르면, 해당 교육은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의 대다수는 이미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인종차별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대면 교육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교육은 이른바 '가짜 뉴스'를 포함한 오정보 및 왜곡 정보로 인해 생겨나거나 강화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리더들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이주민과 비이주민 주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량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내에 더욱 포용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례는 인종차별 반대 및 인권 교육이 기존의 로컬 거버넌스 체계와 어떻게 통합되어, 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성인 시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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